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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계획이 

없습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조선일보는 11.8일자 “대출 원금도 갚아나가라니...빚에 깔리는 

세입자들” 제하의 기사에서

ㅇ “금융권은 사실상 분할상환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”,

ㅇ “전세대출에 원리금 분할상환을 ‘강제’하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

비율이 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금융당국은 「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(10.26일)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

전세대출 분할상환을 ‘인센티브’ 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
< 「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(10.26일)」 내용 >

□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

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는 만큼, 보도에 신중을 

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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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(‘22.1월~)

ㅇ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 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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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
도할 경우 출처를 
표기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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